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4. 5. 27.>

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

1. 격리조치 기준

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맹견을 생포ㆍ격

리해야 한다.

1) 그물 또는 포획틀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

선적으로 사용하여 격리해야 한다.

2) 1)의 방법으로 맹견을 생포ㆍ격리하지 못하거나 1)의 방법으로 생포ㆍ격

리하였으나 맹견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마취약을 사용하여 맹견을 마취시켜 생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람총(Blow Gun) 등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발사해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의 효율적인 생포ㆍ격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

2)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3)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4)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5)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2. 보호조치 및 반환 기준

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가목에 따라 생포ㆍ격리한 맹견

에 대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

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ㆍ도 조례나 시ㆍ군ㆍ구 조례

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맹견에 대하여 등록 여

부를 확인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중

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그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종료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